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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린뉴딜 vs. 그레이뉴딜

2008년부터 2009년에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1980년대 이후 유포된 시장만능주의적 경

제운영방식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개방화, 규제완화, 민영화로 대표되는 그것은 그동안 ‘정치

기획으로서의 선전문구’와는 달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빈부 격차

의 확대와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1)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경제적 ․ 사회적 양극화에 의해 안정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에서의 탈출구란, 실

물과 괴리된 금융 부문에 의한 성장이거나, 부동산 ․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의 버블에 의한 성

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촉진시킨 것이 바로 금융규제 완화였다. 1980

년대 이후 각종의 금융규제완화, 그리고 ‘통제불가능한’ 파생금융상품의 양산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안정된 금융시스템 그 자체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기법’으로 

칭송되던 첨단금융기법들이 결국은 금융의 ‘카지노’화에 불과했으며, 경제전체의 모럴 헤저

드와 불안정성을 크게 했다는 점이 금번의 글로벌금융위기에서 확실히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

다.2)

글로벌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각국은 ‘역사의 서랍’ 속에서 ‘케인스’와 ‘뉴딜’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1930년대의 ‘원조뉴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사회보장지출의 확충, 그리고 대대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테네시강유역개발(TVA)이라는 토건경제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청

정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린뉴딜’의 태동이다. 

그러면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그린뉴딜’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들은 양극화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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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일자리창출, 청정에너지경제, 금융의 규제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가령 영

국의 민간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그린뉴딜이 금융위기, 에너지위

기, 식량위기와 같은 세계경제의 ‘3중의 위기’(triple crunch)에 대한 대응이라고 규정한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금융자유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버블과 환경 상 지속불가능한 소비의 촉진에 

있었다고 보며, 금융 및 조세제도의 개혁, 에너지절약기술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를 강화함으로서 위기탈출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3) 

 

UN환경계획(UNEP)에서도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간 세계GDP의 1%에 해당되는 7,500억 달러를  ①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 ②풍력․태
양력․지력․바이오연료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생산, ③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지속가능한 교통, ④

물․산림․토양․산호초 등의 생태계 보존, ⑤유기농의 육성 등 총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밀레니엄개발목표(MDG)의 실현을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원조의 확

대 및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의 창출 등도 논의된다.4) 

따라서 그린뉴딜이란 단순한 환경주의자의 전유물은 아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수반돼야 하는 것, 

즉 “이러한 사회적 기준과 환경적 기준에 동시에 부합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린뉴딜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5) 

오바마의 미국과 이명박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오바마의 정책은 정확히 그린뉴딜에 해당한

다. 동반성장과 금융규제강화로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며, 청정에너지경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한 ‘역주행’이다. ‘양극화’를 부자감세라는 또 

다른 ‘양극화’로 해결하며, ‘금융의 폭주’를 자금시장통합법과 금산분리완화라는 또 다른 

‘폭주’로 해결하려 한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4대강 유역개발의 토건경제로 회기하

려 하며, 건설업의 일용고용직 양산을 ‘일자리창출’로 치장한다. 부자감세, 금융규제완화, 

불안정한 노동의 양산, 토건경제의 모습 그 어디에도 ‘그린(green)’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

태의연한 토건경제에 신선함을 부여하기 위해 녹색으로 위장된 ‘그레이뉴딜’에 불과한 것이

다. 

 Ⅱ. 동반성장 vs. 양극화성장

오바마 정부의 지적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정책보고서, ‘미국을 위한 변화’(Change for America: A Progressive 

Blueprint for the 44th President)에서는 미국경제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6) 지금의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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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은 붕괴위기에 있다. 실업률은 증가하고 임금상승률도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들의 경제적 불평등은 1920년대 후반 이후로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 8년간 4백만 명 이

상의 미국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7백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미가입자로 떨어졌다. 이제 

새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국사회의 양분을 막고 번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동

반성장’의 기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동반성장적 성격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09년1월20일) 직후 성립한, 총 7,872억 달

러의 투입과 35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미국재생․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서도 잘 나타난다. 크게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조치가 

2,880억 달러(37%), 교육과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가 1,440억 달러(18%), 그리고 나머지 

3,570억 달러(45%)는 공공투자와 같은 재정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중요한 수혜대상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라는 점이다. 최대항목인 감세조치

는 노동자 및 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중요한 내용이며, 의료 관련 지출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교육지

출(909억달러), 저소득층노동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조(825억달러)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혜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자의 생활보호를 중시하는 성격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2월 26일 미국의회에 제출

한  2010년도(2009년10월-2010년9월) 예산보고서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7) “새로운 의무

의 시대(A New Era of Responsibility)”라는 제목을 가진 이 보고서에서는 부시 정권과는 달

리 부유층과 일부의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로 의료제도의 개혁, 환경․에너지 정책

의 추진,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수입 20만 달러를 넘는 개인 혹은 부부합산 25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함

과 동시에, 각종 세액공제의 상한을 인하하고, 자본소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

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2010-2019년) 6,367억 달러의 세입증대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

다. 기업에 대해서도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석유 및 천연가스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정책의 폐지 등으로 3,535억 달러의 세입증대를 예상한다. 

2010년도 예산안에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 분야이다. 

현재 미국인들의 최대문제로 자리를 잡은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는 그 동안 보수주의자들이 주장

하고 있었던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

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World Health Statistics of 2009)는 미국의 일인당 

의료비용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거의 2배, 영국의 2.5배를 지불했지만, 기대수명은 가장 

짧은 현실을 보여준다(2006년 기준). 제약업계와 병원,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업계의 강력한 로

비에 힘입은 의료비의 상승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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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세조치(총 2,370억 달러)

  - 노동자1인당 최대 400달러(부부합산 800달러)의 감세(총 1,160억 달러)

  - 중소득층의 ATM(Alternative minimum tax)에 대한 면제(총 700억 달러)

  - 자녀세액공제 및 고등교육세액공제(290억 달러)

2. 의료관련지출(총 1,477억 달러)

  - Medicaid(저소득자대상 의료보험)유지를 위한 주정부지원(866억 달러)

  -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247억 달러)

  - 의료정보의 IT화 추진(190억 달러)

3. 교육관련지출(총 909억 달러)

  - 지방의 교육예산지원과 학교시설의 근대화(445억 달러)

  - 연방교육장학금(펠장학금)의 증액(156억 달러)

  - 저소득층 공립학교 아동에 대한 지원(130억 달러)

4. 저소득노동자 및 실업자에 대한 보조(총 825억 달러)

  - 실업급부의 기간연장(400억 달러)

  - 저소득층식량지원(food stamp)(199억 달러)

  - 사회적소외계층에 대한 현금지원(142억 달러)

5. 사회간접자본투자(총 809억 달러)

  - 도로, 교량, 고속철도 등에 대한 투자(512억 달러)

  - 정부공공시설에 대한 투자(295억 달러)

6. 에너지 대책(총 613억 달러)

  -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구축(110억 달러)

  - 에너지효율성제고를 위한 투자(63억 달러)

  - 방사선폐기물대책비용(60억 달러)

7. 주택대책(총 127억 달러)

  - 연방정부빌딩의 에너지효율제고비용(40억 달러)

  - 저소득층 주택건설 지원비용(22억5천만 달러)

8. 과학연구(총 89억 달러)

  - 국립과학재단(NSF) 지원(30억 달러)

  - 에너지성(United State Department of Energy) 지원(20억 달러)

  - 대학연구비지원(13억 달러)이상 총액 7,872억 달러(GDP대비 5.5%)

이상 총액 7,872억 달러 

여기서 오바마의 선택은 앞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향후 10년간 6,300억 달러의 

기금(reserve fund)을 마련하며, 이것을 부유층증세에 의한 자금(3,178억 달러)과 의료시스템

개혁에 의한 절약(3,160억 달러)에 의해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시스템의 개혁에는 ①과도

한 지급청구가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자의료지원(Medicare) 및 저소득자의료지원(Medicaid)의 

개선, ②제네릭약품 사용 확대에 따른 의료비삭감, ③퇴원후의 관리강화에 따른 재입원율의 저

하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구체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

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미국재생․재투자법의 개요 (2009년 2월 17일 성립)

자료)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Summary: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2009.2.13, 

http://recovery.go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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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의료비지출(PPP, 달러) 기대수명

 미국 6,719 78세

캐나다 3,673 81세

  프랑스 3,420 81세

독일 3,465 80세

영국 2,815 80세

일본 2,581 83세

한국 1,467 79세

<표 2> 의료비용의 국제비교(2006년 기준)

자료)WHO, World Health Statistics of 2009, http://www.who.int/whosis/whostat/2009/en/index.html

오바마 정부의 ‘동반성장’과 비교해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 이

것은 먼저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하게 발표된 감세프로그램에서 그 성격이 잘 나타난다. 2008년 

9월 2일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이후 2009년 2월 12일, 3월 16일 등 2차례에 걸쳐서 

수정보완된 현재의 세제는 전방위적 ‘부자감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9) 

2008년의 세제개편안을 기반으로 했을 경우 전체 감세규모는 2008-2012년까지 35.3조 원(정

부추산방식), 96.0조 원(국회예산처추산방식)에 달한다. 정부추산방식은 직전년도 대비 감세액

이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초기 첫해나 다음 해에 감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해에는 이미 세수입이 줄어든 해를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점차 감세효과

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방식은 감세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을 기준

으로 삼아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해가 갈수록 감세규모는 누적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현재 제도

하에서의 세입과 새로운 감세안이 도입되고 난 이후의 세입을 비교하는 것이 감세의 정확한 액

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다. 

곤혹스러운 것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96조 원에 달하는 감세액이 어떻게 소비와 투자의 증

대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귀결되는지,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이다.10) 우선 법인세 등을 감면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은 한국경제의 주력기

업들이 이미 투자할 ‘돈’이 충분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실효성 없다.  투자할 곳이 마땅

치 않아 막대한 자금을 기업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대하는 정책

은 기업의 투자증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

세, 근로소득세 등의 각종 감세프로그램이 어떻게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로 연결되는지도 분명하

지 않다. 한국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감세의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물론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소비부진’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각종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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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년도 대비방식(기획재정부 방식)

총국세 6.20 11.64 13.16 3.89 0.38 35.26

영구적 1.83 9.60 10.64 3.35 0.09 25.51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기준년도 대비방식(국회예산정책처 방식)

총국세 6.20 13.47 24.59 25.96 25.80 96.01

영구적 1.83 11.43 22.07 25.42 25.51 86.26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를 증대시키겠다는 시나리오도 크게 유효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남는 것은 경제성장유발효과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단순한 ‘부자감세’

라는 정책이다.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체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중소기

업에 귀착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준 8,800만 원 미만을 중산서민층이라고 볼 수 없

다. 2006년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8,800만 원의 과세기준은 연봉 1억2천6백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종석(2008)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2,595천 명의 47%인 

5,974천 명과 전체종합소득자(주로 사업소득자) 4,581천 명의 49%인 2,246천 명은 면세자여서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서민층이라 

할 수 있는 과세표준 1,200만 원(연봉 3,735만원) 이하의 경우 1인당 감면효과가 5만 원인데 

반해,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는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354만 원에 달한다. 만약 감세된 만

큼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세금부담과 재정지출혜택을 종합하여 분석하

면, 순혜택 변동에 있어 상위소득 30%만 순혜택이 늘어나고 나머지 70%는 순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11) 

그러면 ‘부자감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2008년 

9월에 제출된 ‘2009년 예산안’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세출은 10.7%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증가된 예산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증가분 즉,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다.12) 

<표 3>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효과

       자료) 이영환․신영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9년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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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현재 조세부담 및 지출혜택(만원) 정부 감세안 효과(만원) 순혜택

변동총액(억원)조세부담 지출혜택 순혜택 세금감면 지출혜택 감소 순혜택 변동

1분위 116.7 414.5 298.1 0.3 86.6 -86.3 -13,805

2분위 204.5 492.7 289.5 1.0 35.4 -34.3 -5,514

3분위 287.2 516.0 231.7 1.6 33.0 -31.4 -5,019

4분위 379.5 573.9 200.4 2.6 22.9 -20.3 -3,251

5분위 468.0 599.3 138.7 3.9 16.7 -12.8 -2,037

6분위 578.7 605.4 35.1 6.5 15.7 -9.2 -1,460

7분위 678.8 648.0 -30.8 11.8 17.1 -5.3 -853

8분위 825.4 707.0 -118.4 22.5 16.0 6.5 1,049

9분위 1,008.6 722.7 -285.9 43.8 14.2 29.6 4,738

10분위 1,600.7 843.0 -757.7 233.0 16.8 216.2 34,599

 <표 4> 감세에 따른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혜택 변동

  자료) 이종석,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부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진보신당정책보고서, 2008년. 

Ⅲ. 청정경제 vs. 토건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반성장 모델은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안정화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그린뉴딜’의 특징

이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2008년 8월, 오바마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New 

Energy for America)’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①석유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

해 긴급히 구제하고, ②클린 에너지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

하여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③향후 10년내 중동과 

베네쥬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보다 더 많이 절약해서 이 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없애며, ④

2015년까지 1갤론(3.785리터) 당 150마일(약 241.4킬로)을 주행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00만 대 이상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⑤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을 2012년까지는 10%로, 2025년까지는 25%로 향상시키며, ⑥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의 배

출량을 80% 삭감시키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13) 

이러한 공약이 구체화된 것이 앞에서도 검토한 ‘미국재생․재투자법’이다. 여기서는 총 

7,872억 달러의 사업비 중 직접적인 에너지대책비용(613억 달러)과 노후화된 건물 및 교량, 고

속도로, 철도 등을 개보수함으로써 장기적인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각종의 사회간접자본투자

(총 809억 달러)가 ‘그린뉴딜’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 ‘미국재생․재투자법’에서는 구체적

인 일자리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 그러나 ‘그린뉴딜’ 사업의 안정된 직업창출효과는 

다른 사업보다 탁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미국진보센터에서는 2008년 9월, ‘녹색재

생(Green Recover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다. 14)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2년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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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개축, ②대량수송교통기관의 확대, ③지능형전력망(smart 

grid)의 구축, ④풍력발전, ⑤태양광발전, ⑥차세대바이오연료 등 여섯 가지 분야에 1,0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새롭게 200만 명의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

다. 같은 액수를 개인들의 소비진작에 사용되었을 경우(1.7백만 명), 석유산업에 투입되었을 

경우(54만 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그림 1> 1,000억 달러를 투입했을 경우 창출되는 직업수

자료)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Green Recovery; A Program to Creat 

Good Jobs and Start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2008.9, http://americanprogress.org 참조.  

미국의 ‘청정경제’ 구축 노력에 비해, 한국의 정책 방향은 ‘토건경제’ 확대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의 ‘토건경제’ 지향적 성격은 지난 1월 9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뉴딜’ 사

업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정부는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자원절약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발표하고, 4대강 유역개발 등과 같은 핵심사업 9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과 같은 주변사업 27개를 발표한 바 있었다. 총 50조원이 넘는 이 사

업의 핵심은 4대강유역개발사업이었다. 이후 6월 8일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

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추정한 당초사업비는 2008년 12월에 13조 9천억 원

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6월에는 22조 2천억 원으로  62%나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4대강의 구

체적 운영비나 유지관리비용은 모두 제외되어 있어 3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

이 없으며15), 폐기를 약속한 한반도대운하의 재판에 불과하며16), 선진국에서는 이미 20-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의 하천개발이라는 비판17)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애초부터 국민경

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설토목업의 높은 비중에서 본다면 건설토목 관련정책은 상당히 민감한 

경제적․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동산규제완화와 4대강유역개발과 

같은 거대토목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패한 토건중심의 경기회

복,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버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박’에 경제 전체가 올인하

고 있는 현실은 현 정부의 ‘녹색뉴딜’이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인 ‘그레이뉴딜’에 불과하다

는 점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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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뉴딜 전체합계 500,492(억원) 956,420(명)

핵심

사업

∧

9

개

∨

4대강 살리기 등 144,776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96,536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3,717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9,422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20,527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9,300 16,196 

녹색 숲 가꾸기 24,17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80,50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4,838 10,789 

핵심사업합계 393,790 702,944

<표 5> 그린뉴딜사업의 개요

         자료) 정부기관합동,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2009. 1. 6.

Ⅳ. 무엇을 할 것인가? 

현 정부의 ‘그레이뉴딜’의 본질은 바로 ‘버블’을 ‘버블’로, 그리고 ‘양극화’를 

‘양극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버블이 꺼졌을 때 꺼내든 카드는 바로 대대적

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토목사업 구상이었으며, 부자감세와 재벌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성장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

다.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 고집스러울 정도로 ‘홀로’ 가고 있다. 적어도 대통령제 하에

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오만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의회권력이 정부 여당에 의해 장악

되고, 사법권력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와의 괴리

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리와 컴퓨터 앞에서 외

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대응, 미네르바 구속 등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여의치 않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4대강 유역개발로 

어그러질 ‘생태’를 복원하고, 재벌에 의해 장악될 ‘시장’을 정상화시키며, 일그러질 서민

생활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안정시키고, 견제와 균형과 관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

이 중요하다. 이 모두가 조화롭게 맞물렸을 때, 사람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경제성장

의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일부의 논자들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공공성의 확보에 성공한 스웨덴과 같은 북구형 경제

모델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

반적으로 경제적 평등이 효율을 담보하는 경로는 다양한 제도적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

문이다. 스웨덴의 성공은 900만 명에 불과한 인구적 특성, 100여 년 가까이 사회민주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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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권했던 역사적 경험, 국가·기업·시민사회가 연계된 절묘한 상호보완의 구조가 영향을 미

쳤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모델은 중·단기적으로 우리에게는 실현불가능한 모델이다. 어쩌

면 오바마 정부의 ‘동반성장’과 ‘청정경제’의 정책전환이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 중

산층이 붕괴하고 환경을 도외시한 지금까지의 경로적 유사성의 면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한 면

에서 오바마의 정책적 패키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작동가능한 정책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

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았던 지난 참여정부의 문제점은 작동가능한 진보의 정책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이슈의 ‘진보성’과 경제정책의 ‘보수

성’ 사이에서 자기분열적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 복지, 중

소기업, 노동, 환경 등에서 ‘동반성장’과 ‘청정경제’를 담보할 수 있는 수미일관한 정책패

키지를 개발해야만 한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경쟁력이 극대화되어갈 수 있는 정치, 정부, 

산업, 기업, 시민사회의 연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정부의 ‘그레이뉴딜’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의 ‘그린뉴딜’이 아니겠는가? (2009/06/17)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후

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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